
 
 
오늘(13일) 국가인권위에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진정이 제기됐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보장
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가 대리한 진정에는 성소수자 1,056명이 참여했다.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동성혼은 합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변명으로 동성혼의 문제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누군가의 권리보장에 사회적 합
의를 전제하는 것 그 자체가 차별이다. 
혼인의 문제만 보아도 그러하다. 가족을 이루어야만 보장되는 권리와 자격이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 가구넷이 지난 6월 실시한 동성커플 실태조사에서는 서
로를 돌보고 헌신하며 함께 살아감에도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면회를 거절당하고, 직장에서의 돌봄휴직
등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파트너의 사망 시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차별경험이 드러났다. 이런 차별의 현
실에서 위와 같은 변명은 결코 정당화 될수 없으며, 그렇기에 이번 진정은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대한 의미
를 담고 있다. 
 
오늘 진정을 제기한 성소수자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혼인의 권리
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권고해야 한다.  
한편으로 정부, 지자체, 국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동성부부가 겪는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 누구도 혼인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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